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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이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들 이주민 
유형별로 다문화 수용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사회적 자본의 하위 구성요소를 중
심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
료를 활용하여, 성인 남녀 3,011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 신뢰와 공적 신뢰는 난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이주노동자와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별, 세대, 교육 수준, 주관적 소득계층, 외국인 접촉 빈도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다문화 수용성에 유형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주민 집단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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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선행연구들은 이주민 집단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뿐,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 등 이주민 세부 유형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별적 구조와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이 이주
노동자, 난민,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하위 요인 중 사회 신뢰와 공적 신뢰가 
난민에 대한 수용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주노동자와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이 이주민 전체에 대해 동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
며, 이주민 유형에 따라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 태도는 달라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 세대, 주관적 소득계층, 교육 수준, 외국인 접촉 빈도 
등이 이주노동자, 난민,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주민을 동질적 집단으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 이주민 유형별 정책 설계와 더불어,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사회 신뢰와 
공적 신뢰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인식 개선과 정책 설계가 요구되며, 국민과 이주민의 접촉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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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UN 경제사회국(DESA)에서 발표한 ‘2024년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 237개국 총 
인구는 80.9억 명을 넘어서고 있다(United Nations DESA, 2024). 그 중 2억 8,100만 명은 국제 이주민으로 
전 세계 인구의 3.5%에 달하고 있으며, 1억 1,700만 명은 재난과 분쟁, 갈등, 폭력 등의 이유로 이주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United Nations DESA, 2024).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24년 
기준 265만 0,783명으로 전년에 비해 5.7% 증가한 수치이며, 체류 외국인 비중 또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5.1%를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2025).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56만 명), 난민(1만 8천 명), 결혼이주민(18만 
명), 국내 유학생(26만 명), 재외동포(86만 명) 등 이주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법무부, 2025). 이러한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보고한 것처럼 우리나라 이주민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5.0%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는 이주민 비중과 인종적 다양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체류 외국인들의 사회통합 정책과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과 같은 이주민을 포용하는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유학생, 결혼이주민 등 특정 집단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법무부, 

2024). 특히 인종과 국적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 등 체류 국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법무부, 2024).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주민에 대한 낮은 다문화 수용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국내 유입에 대해서
도 여전히 배타적인 정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정동재, 2023). 아울러 법무부(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2012년 이후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인은 2015년 이후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이 사회 여론 형성이나 정책 결정, 제도적 실천 
등 공적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갖는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이주
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갈등, 차별 등을 야기할 가능성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법무부,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다문화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연령층인 아동,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황정미, 2010; 이형하, 2014; 김이선 외, 2022), 성인 집단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곽윤경, 2020). 따라서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담론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예컨대 장기간에 걸친 이민 역사를 
바탕으로 한 북미 국가들은 평등과 인권에 기반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다문화 수용 정책을 발전시켜 
왔으며(Kymlicka, 2003), 반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주의적 정체성이 지배적인 사회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문
화 수용보다는 제한적인 다문화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윤인진 외, 2015; 이소현, 2023). 이러한 맥락에
서 다문화 수용성은 단일하고 보편적인 개념보다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및 정서적 맥락을 고려한 사회문화적 
바탕 속에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이주민에 대한 수용적
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이희창, 2023), 이는 이주민을 한 국가의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동등
한 권리를 부여하려는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윤인진, 팽정, 2021). 특히 다문화 수용성은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고(이재철, 2017), 이주민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허거훈, 정혜진, 

2020; 이소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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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문화를 수용하는 정도는 이주민 집단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김이선 외, 2022; 이정연, 

엄재근, 2019; 윤인진 외, 2015). 이주민들은 서로 다른 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현재의 국가에 편입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질적인 집단이다(윤경훈, 강정인, 2019). 그 중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는 
문화적·제도적·정서적인 다문화 수용성 측면에서 갈등과 편견, 인권침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노충래, 홍진주, 2006; 김희재, 김현숙, 2012). 예컨대 이주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 내에서 저숙련·저임금 
노동자들이 대다수로, 이들은 일자리 경쟁과 임금 등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높은 집단이며(박지한, 김동현, 

2024), 여성가족부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는 이주노동자들과 접촉 정도가 가장 많은 저소득층 
노동자들 또한 이들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이선 외, 2022). 난민 또한 인도주의적
인 수용과 사회적 비용의 충돌로 인해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난민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으며(김정숙, 2023), 이와 같은 난민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는 다문화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chweitzer et al., 2005). 다른 한편 재외동포는 다른 이주민과는 다른 특수한 정체성이 작용하는
데, 즉 한민족공동체 일원이라는 강한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같은 민족이지만, 이방인’이라는 모순된 인식 
속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윤인진 외, 2015). 그렇지만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할수록 재외동
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윤인진 외, 2015). 이처럼 이주민 집단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정체성과 사회적 인식은 다문화 수용성의 양상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다문화 수용성을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다문화 수용성은 
이주민 전체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한 포괄적 분석보다는,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와 같이 서로 다른 문화
적 배경과 사회적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구분하여 유형화된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볼 수 있다. 

한편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신뢰, 네트워크, 규범, 호혜성 등을 주요 동력으로 공동체
를 형성하고 사회단체 참여를 통하여 관계성과 화합이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허윤철 외, 2017; 이희창, 

2023). 특히 사회적 자본이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고하고 있다(Putnam, 2007; Herreros and Criado, 

2009). 무엇보다 사회를 신뢰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다른 문화와 배경을 지닌 이주민에게까지 신뢰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국 이주민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다문화 수용 정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이재철, 2017; Herreros and Criado, 2009).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 태도와 인식 등(양계민, 2010; 김혜선, 2014; 윤인진 
외, 2015; 이재철, 2017)과 도시-농촌 간 비교, 특정 지역 내 비교, 지역과 국가 수준 비교,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 비교 등(허윤철 외, 2017; 전경숙, 2021; 이소현, 2023; 장주영, 허정원, 2024)을 탐색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로 세분화하여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을 
살펴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이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이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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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수용성

최근 우리나라도 다양한 문화적·인종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다문화 수용성 대한 이론 및 정책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허거훈, 정혜진, 2020; 이희창, 2023; 우명숙, 

남은영, 2024; 장주영, 허정원, 2024). 이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Simmons et al.(2010)은 다문화 수용성을 타문화에 대한 평등을 지향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다양한 인종 및 민족에 긍정적인 태도라 하였으며, Ojukwu와 Oni(2017)는 다양성과 형평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다른 문화와 공존하며 서로 협력하는 태도라고 보았다. 또한 Ramakrishna(2013)는 서로 다른 문화의 
정체성 차이를 수용하고 공존하는 태도라 정의하였으며, Rosado(1996)는 다양한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신념이라 정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한 문화 및 역사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들을 지역사회의 한 주민으로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이재철, 2017; 윤인진, 

팽정, 2021). 이에 대하여 허거훈과 정혜진(2020)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이주민에 대한 관용적이고 포용적
인 태도라 하였으며, 민무숙 외(2010)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다른 인종과 문화에 편견을 갖지 않고 상호 협력하
며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라 보았다. 또한 안상수 외(2012)는 선입견 없이 이주민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라 보고하였으며, 이재철(2017)은 다문화 수용성이 국가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거부
감이 적은 것이라 말하면서, 편견 없이 타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라 하였고, 곽윤경과 양영미(2017)는 
다양한 인종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라 정의되고 있다. 이처럼 앞선 연구들은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협력적, 포용적, 관용적 태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허거훈, 정혜진, 2020; 이소현, 20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을 ‘이주민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서로 공존하며 협력하는 관용적인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어떠한가? 내국인들은 이주민들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내국
인을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위험 집단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우명숙, 남은영, 2024; Burgoon, 

2014).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살펴보더라도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여전히 배타
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율이 86.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23). 그러나 이주민 중에서도 이주노동자는 취업을 위하여 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유급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타지역에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의미한다(임혁, 이효영, 2012). 이주노동자
들은 우리나라 구성원으로서 편입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단지 결혼과 노동력에 따른 수용만 있을 뿐, 일상적인 
접촉이나 공유, 이웃으로는 원하지 않는 인식이 강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안상수 외, 2015; 김진희, 2019). 무엇
보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저숙련·저임금에 속하는 노동자로서, 우리나라 임금노동 종사자들의 생활을 위협
하고 일자리 경쟁과 높은 임금을 부추기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다(박지한, 김동현, 2024). 이로 인하여 일터
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장소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김진
희, 2019), 이주노동자 진출이 많은 단순 노무나 기능, 조립 등의 분야에서도 접촉 빈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안상수 외, 2015). 다음으로 난민은 비자발적 이민자로서 본국의 전쟁, 박해, 인권침해 
등을 피해 다른 나라로 도피처를 찾는 사람을 의미한다(고문현, 2011). 난민 또한 2018년 예멘 난민의 제주도 
입국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하면서 배타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김진희, 2019; 김현미, 2019). 하지만 2021년 미라클 작전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다소 긍정적
으로 변화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난민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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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김정숙, 2023). 특히 다문화 수용성
과 관련하여 Schweitzer et al.(2005)은 난민에 대한 편견적인 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역사적 등의 사유로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윤인진 외, 2015; 곽민정, 함보연, 2023).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나 난민과는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는데,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외동포를 한민족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배타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서정경, 2014; 윤인진 외, 2015). 윤인진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65.6%가 재외동포에 대해 
한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이 강할수록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 정도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신념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주민 집단에 따라 다른 인식 및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로 구분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 수용성은 성별, 세대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소득계층, 접촉 빈도, 지역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성별에서는 성인 남성이 여성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하위개념인 
관계성 측면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상수 외, 2012). 또한 민무숙 
외(2010)와 곽윤경(2020)의 연구에서도 성인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집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에 대해서도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윤 외, 2014). 다음으로 세대별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반면, 장년층은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민무숙 외, 2010), 이는 연령이 젊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에서도 지지해주
고 있다(황정미, 2010; 이형하, 2014; 김이선 외, 2022). 반면 김지윤 외(2014)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노출이 빈번한 젊은 세대일수록 다문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에서는 
고졸 이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황정미, 2010; 김이선 외, 2022), 전소희(2023)

의 연구에서도 교육 수준과 다문화 수용성 간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은 사회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태도, 배타성이 높게 나타
났으며(이형하, 2014; 이재철, 2017; 이희창, 2023),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불안과 압박으
로 인하여 이주민을 수용하는데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신민형, 2015). 접촉 빈도 또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신학진(2013) 연구에서는 중년 성인이 다문화에 대한 접촉 경험의 질과 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는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이주민과의 직접 접촉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보영, 홍이준, 2021). 마지막으로 지역별의 경우 우리나라는 시·군·구 기준으로 
외국인 수가 만 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비율이 총 인구의 10% 이상일 경우에 시·군·구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행정안전부, 2023), 읍·면·동 기준으로는 외국인 수가 5,000 명 이상이거나, 외국인 비율이 총 
인구의 10% 이상일 경우에 읍·면·동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전경숙, 2021). 그러나 우리나라에
서 생활하는 이주민들은 시·군·구에 비해 읍·면·동에 집중 거주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읍·면·동과 
같이 이주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주민들은 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 다문화 수용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전경숙, 2021). 이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에 따르면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사회적 소수자인 난민 입국자, 이주민 등을 배제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사회학적 상황을 통제하더라고 여전히 도시 주민들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는 농촌 주민보다 낮게 
나타났다(김이선 외, 2022). 무엇보다 이소현(2023) 연구에서는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에 비해 다문화 관용성이나 
다문화 수용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시 주민들은 이주민과의 상호교류 의지가 약하고 거부 및 
회피 정서가 강하며, 관계 형성에도 더 큰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주민과 깊은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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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려는 의지는 농촌 주민이 도시 주민보다 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이소현, 2023).

2.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사회적 자본은 1980년대부터 Leana와 Van Buren(1990), Putnam(1993), Herreros와 Criado(2009)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장시킨 학자라 할 수 있다. Putnam(1993)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 정의한 반면, Leana와 Van Buren(1990)는 사회적 자본을 개인에게 혜택이 발생하는 사유재적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혜택을 미치는 공공재적 사회적 자본으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 Herreros와 Criado(2009)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 협력과 화합, 평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개념으로서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 Putnam(1993)는 사회적 자본을 신뢰, 네트
워크, 규범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으며, Bhandari와 Yasunobu(2009)는 신뢰, 네트워크, 참여, 호혜성
으로 분류하였으며, 배영(2007)은 신뢰, 네트워크, 시민참여, 규범, 의무감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
의 주요 변수인 신뢰와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과 이주민 수용성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하위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객관적 차원인 신뢰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력과 
사회 관계적 유대가 형성된다고 보았다(이형하, 2014; 허윤철 외, 2017). 특히 Herreros와 Criado(2009)는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개인들 간의 갈등이 적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수용적인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고하고 있다. 이는 
타인을 신뢰할수록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적고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이재철(2017)의 연구와 일정 부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신뢰 영역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 대인 신뢰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는데, 김은미 외(2014)의 연구에서는 사적 
신뢰를 가족, 이웃, 친구 등 개인적이고 밀접하며 친밀한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 공적 신뢰를 공공기관이나 
제도, 사회 시스템 등 공식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뢰로 정의하고 있으며, Uslaner(2002)의 연구에서는 대인 
신뢰를 외부 타인에 대한 사회적 대인 신뢰와 친척, 친구, 동료 등 동질적인 타인에 대한 사적 대인 신뢰로 구분하
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반면 Uslaner(1999)는 사회적 자본에서의 신뢰를 일반화 신뢰와 특정화 신뢰로 유형화하
여 제시하고 있다. 일반화 신뢰는 규범, 윤리, 협력적 활동 등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신뢰가 
강화되며, 특정화 신뢰는 사회적 및 경제적 활동 등을 통하여 한정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신뢰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주관적 차원인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으로서, 개인과 개인 간 혹은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체 및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이영찬, 2007; Putnam, 1993). 

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들 간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는 인종적 편견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주
민들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둘 이상의 사람들과의 지속
적인 신뢰 및 네트워크 관계를 통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자원 및 자산일 뿐만 아니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촉매제 역할로서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영찬, 2007; 이형하, 2014).

한편, 신뢰와 네트워크로 측정되는 사회적 자본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서, 선행연구들에
서는 이들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이형하(2014)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
소 중에서 사회적 신뢰가 다문화 수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윤철 외(2017) 연구에서는 
신뢰와 호혜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erreros와 Criado(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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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선(2014)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와 공공 신뢰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이주민 집단과의 
네트워크에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허거운과 정혜진
(2020)의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희창(2023) 연구에서는 일반인 신뢰, 낯선 사람 신뢰, 제도 신뢰, 단체 참여가 이주민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재철(2017)의 연구 결과에서는 신뢰 중에서도 대인 신뢰가 다문화 수용성
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속형 단체 참여과 교량형 단체 참여는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자본은 이주민에 대한 한국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및 제도적 특성을 지닌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주민 집단 간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일반화하여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즉 이주민 
집단을 유형화하여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형화한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관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이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사회통합 상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Ⅺ): 이주민과 
사회통합」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500개 집계구를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추출한 후, 각 집계구 당 6개 가구를 계통 추출하여, 총 3,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한다(곽윤경 외, 2024). 이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면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2024년 6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조사가 수행되
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전국 3,011명의 성인 남녀가 참여하였다. 

2. 측정변수

가. 종속변수: 다문화 수용성 

종속변수는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조사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이주민 대상별 다문화 수용성을 물어보는 질문에
서는 귀하는 1) 이주노동자, 2) 난민, 3) 재외동포(고려인, 조선족 등)를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
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나의 배우자 혹은 가족이 되는 것, 2=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이웃이 되는 것, 5번=받아들일 수 없음 등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를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정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 정현일(2023)의 연구와 같이, 1=받아들일 
수 없음, 2=나의 이웃이 되는 것, 3=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나의 배우자 
혹은 가족이 되는 것으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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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변수: 사회적 자본

독립변수는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한 결과, 그 구성요소를 신뢰와 네트워크로 구분하였
다. 신뢰는 유형별로 사회 신뢰, 공적 신뢰, 대인 신뢰로 세부 구분하였다. 사회 신뢰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11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공적 신뢰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신뢰를 묻는 3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 응답 중 '모르겠다'(9번)는 결측치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응답은 각 
문항에 대하여 1=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 2=다소 신뢰한다, 3=매우 신뢰한다로 역코딩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적 신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하위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적 신뢰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인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사람들
은 대개 이기적이다’의 3개의 부정적인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네트워크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가족, 친척, 선생
님, 친구 등)과 일상적인 고민을 나누고 타인과 감정과 정보를 나누는지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11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 통제 변수

성별, 연령대, 지역,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 소득분위, 접촉 빈도 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 변수로 설정
하였다. 우선, 성별(남성=1, 여성=2)과 접촉 빈도(없음=0, 있음=1)는 더미 변수화하였다. 세대는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중년(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노년(만65세 이상 75세 이하)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고교 중퇴 포함), 고졸(대학 중퇴 포함), 대졸 이상(대학 수료 
및 대학원 포함)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상층)으로 구분하였다. 소득분
위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로 코딩하였다. 경제활동 상태는 상용직, 임시·일용·특고, 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자(=1), 실업자(=2), 비경제활동인구(=3)로 코딩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분석 및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으며, 설문 문항의 하위 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주요 변수들 간의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자료는 Stata MP 1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우선, 전체 연구 대상 3,011명 중 남성은 51.11%, 여성은 
48.99%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29.16%이고, 비수도권 거주자는 70.8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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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주자가 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였다. 세대별로는 중년이 59.9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청년이 
23.88%, 노년층이 16.14%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50.28%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38.16%, 중졸 이하가 11.56%로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에서는 하층이 9.66%, 중하층은 34.97%, 중간층은 
50.12%로 가장 많았고, 중상층(상층 이상)은 5.25%로 나타났다. 소득분위의 경우, 1분위는 22.68%, 2분위는 
21.42%, 3분위는 17.27%, 4분위는 20.36%, 5분위는 18.27%로 나타났다. 접촉 빈도가 있는 사람은 75.89%로 
상당수를 차지하였고, 접촉 빈도가 없는 집단은 24.11%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취업자는 72.37%, 

실업자는 3.79%, 비경제활동인구는 23.85%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사회적 자본 중 사회 신뢰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5.15점(SD=1.80)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신뢰 평균은 1.36점(SD=1.53), 대인 신뢰는 5점 만점에 3.62점(SD=0.73)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10점 만점에 6.07점(SD=1.64)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다음으로 다문화 수용성 중 이주노동
자에 대한 태도의 평균은 2.77점(SD=0.90), 난민 2.27점(SD=0.94), 재외동포는 2.73점(SD=0.91)으로 나타났다.

변수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539 51.11

여성 1,472 48.89

지역
수도권 878 29.16

비수도권 2,133 70.84

세대별
청년 719 23.88

중년 1,806 59.98

노년 486 16.14

교육수준
중졸 이하 348 11.56

고졸 1,149 38.16

대졸 이상 1,514 50.28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91 9.66

중하층 1,053 34.97

중간층 1,509 50.12

중상층(상층 이상) 158 5.25

소득분위

1분위 683 22.68

2분위 645 21.42

3분위 520 17.27

4분위 613 20.36

5분위 550 18.27

접촉 빈도
있음 2,285 75.89

없음 726 24.11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2,179 72.37

실업자    114 3.79

비경제활동인구 718 23.85

전체 3,011 1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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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회 신뢰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r=0.037, p<.05), 난민에 대한 태도(r=0.039, p<.05)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r=0.040, p<.05)는 정적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신뢰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r=0.062, p<.01), 난민에 대한 태도(r=0.048, 

p<.05)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r=0.072, p<.001)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r=0.071, p<.001), 난민에 대한 태도(r=0.071, p<.001),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태도
(r=0.070, p<.001)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만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이주노동자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들은 아래 <표 4>와 같다. 모형의 설명력은 5.8%(Adj. 

R²=0.051)였고, 모형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8.93, p<0.001). 회귀분석 결과, 이주노동자 다문화 수
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먼저, 사회적 자본 중 사회 신뢰, 공적 신뢰, 대인 신뢰 그리고 사회적 
지지로 측정한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 세대, 주관적 소득계층, 

교육수준, 접촉 빈도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주노
동자에 대해 더 낮은 다문화 수용 태도를 보였다(β=-0.136, p<0.001). 세대별로는 중년층(β=-0.106, p<0.05),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회적 자본

사회신뢰 5.15 1.80 0 10

공적신뢰 1.36 1.53 0 3

대인신뢰 3.62 0.73 1 5

사회적지지 6.07 1.64 0 10

다문화 수용성
이주노동자 2.77 0.90 1 5

난민 2.27 0.94 1 5

재외동포 2.73 0.91 1 5

주: 신뢰 변수는 원점수 차이를 고려하여 z-score로 표준화하였음(평균=0, 표준편차=1). 사적 신뢰의 범위 [-2.86~2.69], 공적 
신뢰[-0.81~3.62], 대인 신뢰[-3.57~1.88]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1 2 3 4 5 6 7

대인신뢰 1

사회신뢰 -0.277*** 1

공적신뢰 -0.160*** 0.255*** 1

사회적지지 -0.138*** 0.227*** 0.069*** 1

이주노동자 -0.032 0.037* 0.062** 0.071*** 1

난민 -0.026 0.039* 0.048* 0.071*** 0.367*** 1

재외동포 -0.021 0.040* 0.072*** 0.070*** 0.470*** 0.333*** 1

*p<0.1, **p<0.05, ***p<0.001.

표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보건사회연구 45(3), 2025, 126-146

136

노년층(β=-0.246, p<0.001) 모두 청년층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 세대 간 인식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즉 중하층(β=0.132, p<0.1)과 중간층(β=0.202, p<0.01) 집단이 하층 집단
보다 이주노동자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하게 증가
했으며, 특히 고졸(β=0.131, p<0.1) 및 대졸 이상(β=0.213, p<0.05) 응답자는 중졸 이하 대비 높은 다문화 수용 
태도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β
=0.181, p<0.001).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취업자(β=0.115, p<0.05)는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이주노동자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실업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난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들은 아래 <표 5>와 같다. 모형의 설명력은 4.2%(Adj. 

R²=0.036)였고, 모형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6.43, p<0.001). 회귀분석 결과, 난민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일부 사회적 자본 지표와 인구 사회학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변수 coef std. err. 95% Conf. Interval

사회적 
자본

사회신뢰 0.010 0.010 -0.009 0.030

공적신뢰 0.015 0.038 -0.059 0.088

대인신뢰 -0.019 0.023 -0.065 0.026

사회적 지지 0.019 0.011 -0.002 0.041

성별 (ref=
남성)

여성 -0.136*** 0.034 -0.202 -0.069

세대 (ref=
청년)

중년 -0.106** 0.041 -0.187 -0.025

노년 -0.246*** 0.066 -0.375 -0.116

지역(ref=수도
권)

비수도권 0.031 0.036 -0.040 0.102

소득분위
(ref=

1분위)

2분위 -0.041 0.054 -0.147 0.066

3분위 -0.095 0.060 -0.212 0.022

4분위 -0.100 0.059 -0.216 0.016

5분위 0.001 0.062 -0.121 0.123

주관적 
소득계층
(ref=하층)

중하층 0.132* 0.061 0.011 0.253

중간층 0.202** 0.063 0.079 0.326

중상층·상층 0.172 0.095 -0.015 0.359

교육수준
(ref=중졸 

이하)

고졸 0.131* 0.065 0.005 0.258

대졸 이상 0.213** 0.071 0.075 0.352

접촉 빈도
(ref=없음)

있음 0.181*** 0.038 0.106 0.255

경제활동
상태
(ref=

비경활)

실업자 0.100 0.091 -0.078 0.278

취업자 0.115** 0.042 0.033 0.198

상수 2.305 0.164 1.983 2.627

N 2,929

F/ p 8.93***

R² (Adj. R²) 0.058( 0.051)

*p<0.1, **p<0.05, ***p<0.001.

표 4. 사회적 자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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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먼저, 사회적 자본 중 사회 신뢰(β=0.024, p<0.1)와 공적신뢰(β=0.086,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신뢰가 높을수록, 공적 신뢰가 높을수록, 난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 세대, 지역, 주관적 소득계층, 교육수
준, 그리고 접촉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난민에 대해 더 낮은 다문화 
수용 태도를 보였다(β=-0.091, p<0.1). 세대별로는 노년층(β=-0.167, p<0.1)이 청년층에 비해 난민 다문화 수용
성이 낮아 세대 간 인식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거주자(β=0.104, p<0.05)가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난민에 대해 더 많은 다문화 수용 태도를 보였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즉 중하층
(β=0.187, p<0.05)과 중간층(β=0.247, p<0.001) 집단이 하층 집단보다 난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대졸 이상(β=0.214, p<0.05) 

응답자는 중졸 이하 대비 난민에 대해 높은 다문화 수용 태도를 보였다.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집단(β
=0.082, p<0.1)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변수 coef std. err. 95% Conf. Interval

사회적 
자본

사회신뢰 0.024* 0.010 0.003 0.044

공적신뢰 0.086* 0.040 0.007 0.164

대인신뢰 -0.028 0.025 -0.076 0.020

사회적 지지 0.003 0.011 -0.020 0.025

성별 (ref=
남성)

여성 -0.091* 0.036 -0.161 -0.021

세대 (ref=
청년)

중년 -0.048 0.044 -0.134 0.037

노년 -0.167* 0.070 -0.304 -0.030

지역(ref=
수도권)

비수도권 0.104** 0.038 0.029 0.179

소득분위
(ref=

1분위)

2분위 -0.014 0.058 -0.127 0.099

3분위 -0.012 0.063 -0.136 0.112

4분위 -0.004 0.063 -0.126 0.119

5분위 0.027 0.066 -0.102 0.157

주관적 
소득계층
(ref=하층)

중하층 0.187** 0.065 0.059 0.315

중간층 0.247*** 0.067 0.117 0.378

중상층·상층 0.069 0.101 -0.129 0.267

교육수준
(ref=중졸 

이하)

고졸 0.120 0.069 -0.015 0.254

대졸 이상 0.214** 0.075 0.068 0.361

접촉 빈도
(ref=없음)

있음 0.082* 0.040 0.003 0.161

경제활동
상태
(ref=

비경활)

실업자 0.028 0.096 -0.161 0.216

취업자 0.069 0.045 -0.018 0.156

상수 1.690*** 0.174 1.349 2.030

N 2,929

F/ p 6.43***

R² (Adj. R²) 0.042(0.036)

*p<0.1, **p<0.05, ***p<0.001.

표 5. 사회적 자본과 난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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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결과들은 아래 <표 6>과 같다. 모형의 설명력은 4.4%(Adj. R²=0.038)

였고, 모형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6.76, p<0.001). 회귀분석 결과, 재외동포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먼저, 사회 신뢰, 공적 신뢰, 대인 신뢰 그리고 사회적 지지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은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 주관적 소득계층, 교육수준, 접촉 빈도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β=-0.104, p<0.05)은 남성에 비해 재외동포에 대해 더 낮은 다문화 
수용 태도를 보였다.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즉 중하층(β=0.174, p<0.05)과 중간층(β=0.220, p<0.05) 

집단이 하층 집단보다 재외동포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대졸 이상(β=0.188, p<0.05) 응답자는 중졸 이하 대비 높은 다문화 수용 태도를 보였다.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집단(β=0.171, p<0.001)은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취업자(β=0.088, p<0.1)가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재외동포 수용성에 있어 유의하게 높았다. 

변수 coef std. err. 95% Conf. Interval

사회적 
자본

사회신뢰 0.012 0.010 -0.008 0.031

공적신뢰 0.071 0.039 -0.004 0.147

대인신뢰 -0.019 0.024 -0.066 0.027

사회적 지지 0.014 0.011 -0.008 0.035

성별 (ref=
남성)

여성 -0.104** 0.035 -0.172 -0.037

세대 (ref=
청년)

중년 0.016 0.042 -0.067 0.098

노년 -0.050 0.068 -0.182 0.083

지역
(ref=

수도권)
비수도권 0.045 0.037 -0.028 0.118

소득분위
(ref=

1분위)

2분위 0.033 0.056 -0.076 0.142

3분위 0.035 0.061 -0.085 0.155

4분위 0.021 0.060 -0.097 0.140

5분위 0.084 0.064 -0.041 0.209

주관적 
소득계층
(ref=하층)

중하층 0.174** 0.063 0.050 0.297

중간층 0.220** 0.064 0.094 0.347

중상층·상층 0.142 0.098 -0.050 0.333

교육수준
(ref=중졸 

이하)

고졸 0.071 0.066 -0.059 0.201

대졸 이상 0.188** 0.072 0.047 0.330

접촉 빈도
(ref=없음)

있음 0.171*** 0.039 0.095 0.248

경제활동
상태
(ref=

비경활)

실업자 0.079 0.093 -0.103 0.261

취업자 0.088* 0.043 0.004 0.173

상수 2.050*** 0.168 1.720 2.379

N 2,929

F/ p 6.76***

R² (Adj. R²) 0.044(0.038)

*p<0.1, **p<0.05, ***p<0.001.

표 6. 사회적 자본과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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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와 다문화 사회 진입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단위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자본은 전반적으로 난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사회 신뢰와 공적 신뢰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민과 같은 인도주의적 이주 
집단에 대한 다문화 수용 여부가 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 전반의 신뢰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
다. 이는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이재철, 2017; Herreros and Criado, 2009). 사회적 자본은 이와는 달리 
이주노동자 다문화 수용성과 재외동포 다문화 수용성 간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나 구성요소가 특정 이주민 집단(예: 난민)에 더 밀접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
대, 난민은 언론 노출이 높고, 정치적·인도주의적 논쟁과 연결되기 쉬운 반면, 이주노동자와 재외동포에 대한 
수용성은 경제적 기여도나 역사적 연관성과 같은 실용적·경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자본
과 같은 일반적 신뢰 지표와의 연관성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 세대, 주관적 소득계층, 교육 수준, 외국인 접촉 빈도 등이 이주노동자, 

난민,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성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이주노동자, 재외동포, 난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연구 결과(곽윤경, 2020; 민무숙 외, 2010; 안상수 외, 2012)를 뒷받침한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성별 간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 것에 그치지 않고, 성별에 따라 이주민 집단 유형별
로 수용성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이는 향후 
정책 설계 시, 단순한 성별 구분을 넘어, 이주민 유형에 따른 수용성의 맥락적 차이를 성별 관점에서 함께 고려해
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대졸 이상, 주관적 소득계층이 중하층과 중간층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졸 이상 집단, 즉 고학력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황정미, 

2010; 김이선 외, 2022). 또한, 주관적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는 일부 조응하
는 듯 보이지만, 여기서는 중상층이 아닌 중하층과 중간층이 하층 집단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나와, 

기존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는 소득 상위 계층보다도 일정 수준의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한 중하층과 중간층에서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에 따라 더 포용적인 태도
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많은 집단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안정성을 경험하는 계층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난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접촉 
경험이 오히려 다문화 수용성을 높였다는 결과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남보영, 홍이준, 2021; 신학진, 2013).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주민 유형별 맞춤형 정책 설계
와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국민 대상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난민 
다문화 수용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주노동자와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주
었다. 이는 이들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단지 신뢰나 지지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거리감, 고정관념, 또는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 사회에 이미 뿌리내린 핵심 노동 인력이지만,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적 제도,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의 부정적 이미지 재생산으로 인해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임양준, 2012; 한정훈, 

2019). 이에 따라, 제도 개선과 국민 인식 제고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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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되어 고용허가제의 불합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별 적정 인력 규모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의 이주노동자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다양성 교육과 대국민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학교·기업 중심으로 정례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거리감
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재외동포의 경우, 문화적‧언어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외국인’으로 인식되어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다(윤인진 외, 2020; 윤인진 외, 2015). 따라서, 재외동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 이주 배경에 대한 이해 교육, 국민-재외동포 
간 상호교류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이 한국 사회 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증진 캠페인, 

한국인과 재외동포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초청 프로그램, 미디어 내 재외동포 이미지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주노동자와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는 단순히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 교육, 사회적 연대 형성, 제도적 차별 해소와 
더불어 미디어 내 이주민 재현 방식 개선 등 다층적인 인식 개선 전략을, 각 주무 부처가 공동 기획하고 서로 
연계하는 방식이 고민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 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신뢰 기반 확충을 통한 난민 수용 태도 개선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난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있어 사회 신뢰와 공적 신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는 난민과 같은 인도주의적 이주 
집단에 대한 다문화 수용 여부가 단지 개인적 태도나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 제도에 대한 안정적 기대감, 사회에 대한 신뢰 등의 수준에 따라 좌우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난민 수용성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적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 전반의 제도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예컨대 
법무부는 난민 정책의 결정 과정과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정보 공개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설명회, 

정책 브리핑, 지역 커뮤니티 미디어를 통해 공적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난민 수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통해 수용 태도의 긍정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처럼 비수도권 지역의 난민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중심의 집중적 전략보다는 지역 기반 분산 정착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고용노동부·지자체가 협력하여, 난민의 언어능력, 직업 경험, 가족 구성 
등 개별 특성과 지역 노동시장 수요를 함께 고려한 '지역-난민 맞춤형 정착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지자체의 수용 역량을 반영한 재정 지원, 커뮤니티 
기반 정착 프로그램, 공공기관-주민-시민사회 간 협력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Re:Match 프로그램은 난민의 선호와 지역 조건을 모두 반영해 정착지를 매칭하고, 그 과정에서 공적 신뢰를 기반
으로 지역사회와 난민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낸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Re:Match, 2025).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해 정책 신뢰와 지역사회 수용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이터 기반의 정착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단체 주도의 공공 중심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 난민 그리고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단순한 선입견 차원을 넘어, 남녀 간 자녀 교육, 가족 안전,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서 비롯된 위협 인식 차이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Kobayashi and Tanaka, 2025).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우선, 자녀를 둔 여성 또는 지역 커뮤니티 내 여성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이주민 이해 교육, 다문화 
체험 콘텐츠, 공동 육아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 여성 공동체, 예를 들어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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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육아 나눔터, 여성센터 등을 기반으로, 이주민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줄이기 위한 대화형 프로그램이나 
상호 교류 기회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여성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여성정책 자문단, 다문화위원회 내 여성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도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과 이주민의 접촉 경험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려야 한다. 연구에서 외국인 접촉 경험이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과 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든 올포트(Gordon Allport)의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Allport(1954)는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긍정적인 접촉 경험이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상호 이해와 수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후 다문화 수용성과 사회통합 연구에서도 핵심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이주민과 
국민 간의 비형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접촉을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며, 특히 접촉 기회가 부족한 계층과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우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외국인 
학부모 참여 수업, 언어·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기의 긍정적 접촉 경험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 생활권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축제, 요리 교실, 언어 교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일상적 접촉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 외국인 비집중 산업의 근로자 등 외국인과의 접촉이 적은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통합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은 수혜자뿐만 아니라 참여자이
자 기획자로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쌓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구조와 제도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하며, 지자체·교육기관·문화기관 
등 실행 주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분담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상 속 접촉의 질과 양을 동시에 높이고,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수용 태도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횡단면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변수 간 인과관계를 
단정 짓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추세나 변화 양상을 분석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측정하였으나, 2차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변수 구성이 제한적이었고, 신뢰와 
사회적 지지 등 일부 요소에 국한되어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일부 변수는 개념의 복합성을 정밀하게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모형의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
났으며, 투입된 변수들의 설명력 역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다차원적 
속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 설계와 측정 도구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 유무’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접촉의 빈도, 지속성, 자발성, 상호성, 정서적 친밀도 등 
‘접촉의 질’과 관련된 미시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량 조사에 더해 심층 면접 혹은 
참여 관찰을 병행하는 혼합 연구 설계를 통해, 접촉의 맥락과 질적 특성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 수용성은 개인의 가치관, 사회경제적 조건, 정치 성향, 미디어 노출, 정체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태도이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설계하였으
나, 이 외 요인들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설명변수를 포함하여 수용성의 복합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주민 집단별 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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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perceived social capital among 

Korean adults on their multicultural acceptance of three distinct migrant groups: 

migrant workers, refugees, and overseas Koreans. Specifically, it seeks to 

examine how multicultural acceptance is shaped differently across these migrant 

categories by focusing on the sub-components of social capital. The study 

utilizes the raw data from the 2024 National Survey on Social Cohesion and 

condu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based on a sample of 3,011 Korean adults. 

The results reveal that both social trust and institutional trust exert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toward refugees, where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for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Koreans. Furthermore, socio-demographic factors, including gender, 

generation, educational attainment, subjective income level, and frequency of 

contact with foreigners, were found to have varying influence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depending on the type of migrant group.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heterogeneous nature of multicultural attitudes within Korean society and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to the 

development of targete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different migrant 

populations.

Keywords: Social Capital, Multiculutral Acceptance, Migrant Workers, Refugees, 
Overseas Koreans, Social Integration


